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9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나는 모 언론기관으로부터 “환경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요청 

받았다. 나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영국의 환경부는 주택·지방행정·공공사업을 총괄

하는 종합부처이며, 일본의 환경청은 외청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첫 책임자는 장관급 국무위원일 뿐만 

아니라 당시 부수상이 겸직하는 등, 책무와 위상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신설될 환경청의 소관 업무는 보건·위생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획·자연보호·대기질보전, 수질 보전은 물론 폐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자원 업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행정부처로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설 환경청은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출범함으로써 기존 환경 관련 업무마저 총괄하지 못하는 위상

으로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40년이 흐른 오늘날의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행정 및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처로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관

리 일원화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부단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내가 처음 바랬던  

모습과 역할에 근접해가고 있으니 반갑고 흐뭇할 뿐이다.

환경보전의 길 동행 반세기

노재식 
한국환경정책학회 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그뿐인가! 1992년 말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설립되었고, 

1997년 가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동개발원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으로 개편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싱크 탱크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KEI가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환경 관련 전문학술지인 『환경정책』을 공동발간

함으로써 학술적 기반을 다져 정책연구개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한다는 것은 관산학(官産學) 협력체제의 지극히 바람직한 모범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를 환경보전이란 한 길을 동행한 사람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KEI와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환경정책의 

건실한 이론과 창의적 지식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물관리 일원화라는 새롭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면서 큰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는 바이다.


